
박근혜-최순실 외교안보 농단의 공범 황교안 총리는 사퇴하라! 

1. 국회는 지난 9일 거대한 촛불 민심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압

도적으로 가결했다. 국민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를 앞장서 추진한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내각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2.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꼽

히는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위안부 야합 등을 앞장서서 추진

해 온 박근혜-최순실 외교안보 농단의 공범이다.     

3. 황교안 총리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매

도하고 중범죄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들을 억누르면서 사드 한국 배치를 밀어붙였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겠다며 한일군사협력에 앞장서

고 한․일 위안부 야합에 대하여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는 이 정도 합의 된 것도 그

나마 다행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능욕한 자다.  

4. 이 때문에 국민들은 “황교안도 박근혜다.”를 외치면서 황교안 총리의 즉각 사퇴

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은 사퇴는커녕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행세하

며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간다고 보

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변

경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5.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된 주요한 요인이며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중의 적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 온 황교안은 박근혜표 적폐청산과 함께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6. 이에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최순실의 외교안보 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하며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8주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다. 만약 황교안 총리가 이를 거역한다면 더 큰 국민적인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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